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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2024년 예산안에서 R&D, 민생사업 예산 감액하면서

대통령·국무총리 등 고위공무원 월급은 인상,

과거 사례처럼 고위공무원은 월급 인상분 반환해야”

  정부가 2024년 예산안에서 재정이 어렵다면서 민생사업 및 R&D사업 예산을 감

액하면서 고위공무원 월급을 그 이하직과 같이 2.5% 인상하는 것으로 편성하였다. 

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하거나 지출구조 조정으로 재원이 한 푼이라도 마련해야 할 

때 고위공무원은 인상분 반납 등 상박하후 구조의 처우개선율로 예산을 편성했던 

것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편성이다. 

  과거 공무원 월급 인상과 관련된 처우개선율을 보면 2018년에는 고공단 이상 

2.0%, 그 이하직은 2.6%였으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고위공무원단은 인상분을 

반납하거나 기부를 하여 왔다. 그 이유는 코로나19 위기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

필요할 때 조차 고공단 등 고위직은 월급 인상분을 반납하거나 그 이하직보다 낮

게 인상하여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서 모범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. 그런데 

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대통령, 국무총리 등 고위직 처우개선율, 즉 월급 인상율

을 그 이하 직과 같이 2.5%로 편성하였다. 

  <별첨> 최근 10년간 공무원 처우개선율

 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강조하면서 R&D 

예산,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민생사업 예산, 심지어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하

는 사업 예산도 감액한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는데, 고위공무원 임금 인상분에 

대한 조치는 없이 하위직과 같은 수준으로 하는 것은 염치없는 처사이다. 

  * (전부처) R&D 예산 △5.2조원 감액 (23년 31.1 → 24년안 25.9조)

(고용부) 청년내일채움공제 △4,206억원 감액 (23년 6,403 → 24년안 2,197억)

(교육부)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△15억원 감액 (23년 20 → 24년안 5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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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민주당은 2024년 예산안 국회심사 과정에서 재정이 어려울 때 고위직의 솔선수

범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고공단 이상 월급인상분을 반납하도록 할 것이

며,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민생사업, R&D 등 미래투자 사업 예산이 증액되는데 

보태도록 할 것이다.

2023. 9. 20.

정책위원회 의장 김민석, 

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훈식



- 3 -

<별첨> 최근 10년간 공무원 처우개선율(인사혁신처 제출자료)


